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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대선공약 채택 촉구건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님들께 지방자치분권 대선공약 채택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 1류 

국가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초저출생과 고령화, 지역소멸, 저성장과 불균형, 국민안전 

불안, 글로벌 경제전쟁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 시·군·구 지방정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민생 최일선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분권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재정적 권한이 지방정부의 자율적 발전 역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지방분권과 열악한 지방재정은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게 

만들며, 지역간 불균형 심화시키고 이는 지방소멸 위기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방자치분권이 ‘장식적 자치분권’으로 덧칠되어 진정성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분권으로의 ‘국가대전환’은 대한민국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입니다. 

  진정한 민생 안정과 국가번영은 중앙 중심의 정책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이 실현되어야 완성됩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는 자율과 책임,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국정의 동반자로서 민생 회복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가 지방자치분권의 주요 의제들을 대선공약 

으로 채택하고 국민 앞에 약속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일동은 자치, 균형, 성장을 기반으로 5대 분야, 

21개 핵심 공약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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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분권 헌법 개정 추진

□ 배경

 ❍ 지방자치에 관한『헌법』규정은 제117조 및 제118조 2개 조문의 선언적 

내용의 수준*으로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을 반영하는 데 한계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 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등 지방자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에 위임

 ❍ 지방분권 국가 지향과 지방정부를 명시한 2018년 제10차 정부의 헌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지금은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 타임임

□ 필요성

 ❍ (국가 및 중앙정치 위기 극복) 지방자치는 국가적 위기와 중앙정치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방파제로서 

지방자치를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강화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

 ❍ (지역 주도의 국가운영체제로 대전환) 현재 중앙집권적 행․재정 구조를 자율과 

창의, 책임성에 기반한 지역 주도의 국가운영체제로 대전환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저출생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

 ❍ (지방자치 환경 반영) 주민자치 및 자치권 확대, 주민주권 강화 등 그간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을 반영하고 진정한 풀뿌리자치와 선진 민주국가 실현

□ 공약과제

□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요구

 ➀ 헌법 전문 및 제1조에‘지방분권 국가’명시 (선언적 의미의 상징성)

 ➁ 지방자치단체를‘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

 ➂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권 강화 (법률의 범위 안에서로 변경)

  - 자치입법의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규정을 법령→법률로 변경(헌법 제117조)

 ➃ 과세자주권 확대 (현행 헌법 제59조의 엄격한 조세법률주의 완화)

 ➄ 행정․입법․재정․조직의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 보장 

 ⑥ 지역 대표성 보장․강화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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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구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현황

 ❍ 시군구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경과

  - (2005년)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시기, 방법, 

재정 여력 등의 이유로 2007년 도입 무산

  - (2008~2014년) 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무산

   * 시군구에 자치경찰대 설치, 자치경찰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의회 동의), 

자치경찰 사무(주민 생활안전, 지역 교통, 지역 경비, 특사경 업무 등)

  - (2021년) 국가재정 부담,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하여 우선, 시도 단위 

자치경찰제(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시행(2021.7.1.)

   * 기존의 국가경찰(시도경찰청)이 국가사무(경찰청 지휘) 및 수사사무(국가수사본부 

지휘)와 자치사무(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를 수행 → 일원화 모형

 ❍ 시도자치경찰제-시군구간 협의·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렵고 

치안 수요의 적시 반영, 물리적 거리로 인한 현장대응 애로 우려

 ❍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학대와 폭력이 증가하여 지역 치안과 

지역 안전 확보가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기본적 과제로 대두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접수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아동학대 36,417(건) 41,389 42,251 53,932 46,103 48,522(건)

노인학대 15,482(건) 16,071 16,973 19,391 19,552 21,936(건)

장애인학대 3,658(건) 2,019 4,208 4,957 4,958 5,479(건)

가정폭력 228,047(건) 240,594 221,824 218,680 225,609 230,830(건)

  ※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청

□ 필요성

 ❍ 시군구 단위의 주민 생활안전 확보 및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필요

  - 관할구역이 광범위한 시도자치경찰은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행정 확보와 

주민의 다양한 치안 수요 반영이 곤란

  - 주민과 가장 가까운 시군구에서 교통, 방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주민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학폭 예방, 대규모 행사 질서유지, 취약계층 보호, 농산물 수확기 치안(도난 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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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에 따른 지역치안 강화 필요

  - 저출생, 다문화 시대를 맞아 지방소멸에 대응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나 

외국인 유입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치경찰 역할 중요성 증대

 ❍ 주민요구 및 지역치안 수요에 대한 대응성 강화

  - 시장․군구․구청장의 지역치안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주민요구를 

자치경찰 활동에 원활히 반영하고, 지역치안 수요의 대응성을 강화

□ 공약과제

□ 주민생활안전 밀착형 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① 시군구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병행) 실시

  ▸주민생활안전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군구 자치경찰제 실시

 ② 자치경찰장(서장, 대장, 국장 등) 선임

  ▸시장․군수․구청장 임명(의회동의 등) 

 ③ 시군구 자치경찰 사무 : 주민생활 밀접 및 지역 특성 반영 사무 

  ▸지역교통, 지역안전, 민생치안, 사회적 약자 보호(어린이․여성․장애인․
노인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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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인건비제의 합리적 개선

□ 현황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125조) 및『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제4조)

  - 행안부장관이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 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기구․정원 운영

 ❍ 기준인건비 산정방식 

기  준
인건비

=
기준인력(명)

×
인건비 단가(원)

+
기타직 보수

(시간선택제임기제 등)공무원(일반직), 공무직 공무원(일반직), 공무직

 ❍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기준인건비 대비)

  - (인센티브) 기준인건비 절감액 200% 지원 

  - (페널티) 인건비 초과 지출분 보통교부세에 반영 (2017년 폐지, 2022년 도입) 

□ 필요성

 ❍ 국가시책이나 지역현안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 적용은 불합리하고 인력 운영에 과도한 경직성을 초래

  ※ 보건복지, 중대재해예방,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 등 새로운 인력 수요는 계속 증가

 ❍ 자치단체의 인력운영과 관계없는 항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적시 반영하지 못해 기준인건비 운영에 큰 어려움 초래

□ 공약과제 

 ① 기준인건비 초과에 대한 보통교부세 패널티 부과 유예(폐지)

  -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증가로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치

단체의 여건을 감안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 확보

 ② 기준인건비 자율범위(3~5%) 제도 도입(부활)

  - 예기치 못한 국가 시책이나 긴급 현안에 따른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단체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③ 기준인건비 운영지침을 제정, 제도운영의 투명성 강화

  - 기준인건비 산정방법과 절차, 산정요소, 산정액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 이의신청 절차 마련, 부처 협의 등을 통해 필수불가결한 인력수요를 

적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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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광역-기초 사무배분특별법 제정

□ 현황

 ❍ 역대 정부에서 중앙 권한의 이양 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채택하고, 단위

사무 중심으로 권한이양을 지속 추진함

2020년 이전 2020년 이후 (지방이양일괄법)

3,101개 사무 
이양 확정

2,349개 이양완료
16개 부처 46개 

법률 
400개 이양 완료

    ※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은 ‘22.1.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안 폐기됨

 ❍ 단위사무 중심의 이양정책은 인력･재원 대책을 포함하지 않음

   - 프랑스 사례 : 1983년 사무배분기본법을 제정하여 포괄적인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중앙-광역-기초 간 사무재배분을 실시 [참고1 참조]

□ 필요성

 ❍ (사무배분 구속력 확보) 지방자치법 제11조의 보충성 원칙과 포괄성의 

원칙 등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사무배분에 대한 구속력을 확보할 필요

 ❍ (단위사무 중심 이양 지양)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및 효과

성 제고, 인력, 재원확보를 위해 단위사무 중심 이양 지양

    ※ 일본은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 제정,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법정수탁사무 도입하여, 

중앙-지방간 사무재배분을 추진하였으나 재원 미배분의 한계

 ❍ (법적 근거 강화)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에 있어 국가사무 또는 지방사무에 

대한 구분 기준이 시행령 등에 의해 해석되어 법적 근거 강화 필요

□ 공약과제 

□ 획기적인 자치분권 강화 및 권한이양을 위한 

   중앙-광역-기초 사무배분특별법 제정 건의

 ➀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제시

 ➁ 지출비용에 관한 국가의 재정지원 명시 

 ➂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제시

 ➃ 사무배분총괄교부금 신설

 ➄ 재정적 조치와 기타 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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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프랑스의 사무배분기본법의 주요 내용

 ❍‘꼬뮨, 데파르망, 레지옹 각 자치정부는 선출된 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

권한을 행사하여 사무를 행사한다’라고 규정(사무배분법 제1조, 1983)

   - 동 법은 지방의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여 각 계층의 자치

정부에 따른 사무배분과 행정권한 분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표 1> 프랑스 사무배분법 구성체계

  

법률

편제
1982년 1월 사무배분기본법 1983년 7월 사무배분 보완법

1편 사무배분의 기본적 원칙과 배분방식

사무배분의 기본적 원칙과 배분방식 :

 제1장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제2장 지출비용에 관한 국가의 재정지원

2편

꼬뮨, 데파르망, 레지옹 자치정부의 

새로운 사무권한 : 

 제1장 경제발전, 국토개발, 지역계획 분야

 제2장 도시개발, 문화재 및 유적보전 분야

 제3장 주택분야

 제4장 전문교육과 직업교육 분야

지방자치정부의 새로운 사무 : 

  제1장 항구와 항해수로 분야

  제2장 교육분야

  제3장 학교통학수송 분야

  제4장 공적부조와 의료보건

  제4장-1 급여

  제4장-2 서비스

  제4장-3 조직과 절차

  제4장-4 지방자치정부의 비용절감 조치 

  제4장-5 기타 임시조치

  제5장 환경과 문화활동 분야 

3편

사무배분에 의한 보상과 설비총괄교부금 : 

제1장 사무배분의 사전 조건

제2장 사무배분의 결과로 야기된 비용의  

      이전에 관한 산출방식

 제2장-1 보상원칙

 제2장-2 사무배분총괄교부금

 제3장 설비총괄교부금

 제4장 기타

 재정적 조치와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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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지방 협력회의 참여 대표권 확대

□ 현황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교육·행안부장관, 국무

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4대협의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

 ❍ 주요 기능은 국가와 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임

 ❍ 그동안 2022년 1월 첫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그간 총 8회 개최함 

 ❍ 주요 성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제3회),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제5회),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제6회), 빈집･폐교 정비활용(제8회) 등임

□ 필요성

 ❍ (기초정부 대표성 한계) 지방대표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고 226개 

기초정부 대표로 1인 참석은 전체 의사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음

    ※ 중앙과 시도 중심으로 상호 대등, 협력, 수평적 운영이라는 바탕이 훼손

 ❍ (자치계층 형평성) 시․도 중심의 구성은 각 자치계층간 형평성의 쟁점이 

있으며, 광역-기초 간 갈등 가능성 및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기초정부의 법적 지위>

 ▲ 기초지방정부는 시도 광역정부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 

   - 법률상 별개의 법인격과 별도의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부여절차를 거쳐 

지방행정의 고유한 사무를 처리하는 독자적인 지방자치 주체임 

<사례 : 일본의 중앙-지방 협력 관련 협의체>

 ▲ 일본은 2011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지방6단체를 동수로 참여시킴 [첨부 참조]

 ▲ 일본 지방6단체 : 지사회, 광역의회의장회, 시장회, 시의회의장회, 정촌장회, 정촌

의회의장회

□ 공약과제

 ① (기초정부 구성원 확대) 현행 1명 → 4명으로 확대 (동법 제3조 개정)

   - 법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1명의 협력회의 

구성원에 시장, 군수, 구청장 각 1명씩 3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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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일본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일본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개요

① 구성･운영
  ․ 의원
     국가 : 내각관방장관, 특명담당대신, 총무대신, 재무대신,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국무대신
             《의장·의장대행을 내각총리대신이 지정》
     지방 : 지방6단체대표(각 1명) 《부의장을 호선》
  ․ 임시 의원
     의원이 아닌 국무대신, 지방공공단체의 장·의회 의장
  ․ 내각총리대신은 언제든지 출석하여 발언 가능

② 협의의 대상
 다음에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것
  ․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방세제 및 기타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 경제재정정책, 사회보장·교육·사회자본정비에 관한 정책 및 기타 국가의 정

책에 관한 사항 중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것

③ 소집 등
  ․ 내각총리대신이 소집(매년 일정 횟수. 임시소집도 가능)
  ․ 의원은 내각총리대신에 대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

④ 분과회
 분과회를 개최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검토가 가능

⑤ 국회에 대한 보고
 의장은 협의의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협의의 개요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
여 국회에 제출

⑥ 협의결과의 존중
 협의가 된 사항에 관해서는 의원·임시의원은 협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⑦ 시행기일
 공포일 (2011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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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혁신

□ 현황

 ❍ 지방자치의 본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 스스로 재정 운영을 

주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핵심임

 ❍ 역대 정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였으나, 

국세-지방세 7:3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미완의 재정 분권에 그침

<표 1>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세 2,934,543 2,797,123 2,827,425 2,855,462 3,440,711 3,673,140

지방세 904,572 921,924 926,047 1,127,984 1,106,155 1,107,331
국세 비율 76.4 75.2 75.3 77.0 75.7 76.8

지방세 비율 23.6 24.8 24.7 23.0 24.3 23.2

□ 필요성

 ❍ (재원 조달 및 사용 책임성 조화) 국세의 지방 이양으로 지방의 재원

조달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부 정책 변화 및 지역의 행정수요 대응 

<표 2> 중앙-지방 세출 추이 (단위 :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앙정부 38.5 40.7 42.8 40.8 39.1 40.6
자치단체 46.4 45 44.0 45.0 45.5 45.0
지방교육 15.1 14.3 12.2 14.3 15.4 14.4

     ※ 2024년 세입예산 비율 - 중앙 54.8 : 지방 34.8 : 지방교육 10.4

 ❍ (세입 기반 강화) 인구소멸 등으로 세입기반 잠식위협 직면 및 재산세 

등 세수감소로 재정여건은 지속 악화하고 있어 세입 기반 강화가 절실

□ 공약과제

 ① (국세 지방이양) 국세 대 지방세 7:3 비율 달성을 위해 단계적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 적극 추진  

     ※ 2024년 기준 32.6조원 국세 이양 필요

 ② (기간세 구조 전환) 현행 재산 세제 중심 제도 → 소득･소비세제 중심의 

기간세 제도로 구조 전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세수 증대로 연계되는 

선순환이 가능한 조세 중심으로 지방이양 추진

     ※ 예 : 법인분 지방소득세 지방이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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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 직접교부

□ 현황

 ❍ 2024년 기준 보통교부세는 59조 8,439억원(지방교부세 66조 7,593억원)이며, 

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로 법정화하여 보장함

   - 특․광역시, 경기도 등 대도시권 비중 20.1%, 이외 도지역 79.9% 

   - 수도권 vs 비수도권 비중은 수도권 9.5%, 비수도권 90.5% 

 ❍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재원으로서 보통교부세 확대 절실

□ 필요성

 ❍ (법정률 인상) 보통교부세는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19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어 지방 재정수요의 변동을 반영하는 데 미흡

 ❍ (재원보장 기능 강화) 자치단체 재정부족액에 대한 교부세 충족률은 21년 

73.9%까지 하락했고, 24년에는 75%로 재원보장 기능을 회복하고 확충해야 함

 ❍ (재정자주도 하락) 지속적인 재정분권 강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자주도는 

60%대에 머물고 있어 재원사용의 자주권, 자율권을 제고할 필요

   ※ ´19년 63% → ´20년 54.3% → ´21년 58% → ´22년 62% → ´23년 61.2%(결산기준)

□ 공약과제 

 ① (법정률 인상) 법정률 19.24%를 24.24%까지 5% 인상 (약 16.3조원) 

    ※ 2024년 기준 조정률 75% → 98% (교부률 5% 인상), 조정률 최소보장제 도입(95%)

 ②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자치구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도록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토록 개선 

  -『지방교부세법』제6조 제1항의 단서조항 삭제 (교부세 확대와 연계)

  - 자치구 직접 교부시 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연계 검토

 ③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대) 보통교부세 단계적 확대시 기초단체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부동산교부세 총 재원에 내국세 1% 추가 확보 추진

   ※ 예시 : 종합부동산세(41,098억원) + 내국세 1%(32,065억원) = 24년 부동산교부세액(73,16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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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연도별 지방교부세 교부 및 조정률 현황

 <표 1> 지방교부세 교부액 추이 (단위 : 억원)

연도별

내 국 세 액 교 부 세 액

비    고
예  산 결  산 계 정률분 부동산

소방안전
(증액분)

2005 1,018,532 1,018,268 198,775 194,845 3,930
법정률(1 9 .1 3 %), 분권교부
세 신설, 증액교부금 폐지, 부
동산교부세 신설

2006 1,070,986 1,114,704 214,614 204,414 10,200 법정률(1 9 .2 4 %)
2007 1,175,895 1,302,402 251,969 233,077 18,892

2008 1,339,901 1,345,444 310,990 282,137 28,853

2009 1,303,545 1,337,060 283,197 251,869 31,328

2010 1,369,327 1,406,279 280,128 269,907 10,221

2011 1,513,632 1,570,725　 308,952 298,332 10,620

2012 1,661,454 1,667,724 341,862 330,648 11,214

2013 1,737,630 1,658,988 357,246 345,616 11,630

2014 1,796,210 1,712,599 356,982 345,591 11,391

2015 1,798,410 1,820,129 348,881 331,636 14,104 3,141

분권교부세 폐지(‘15년)
소방안전교부세 신설(‘15년), 
(담배분 개소세 20%)

소방안전교부세 법정률 인상 
(45%, ’20.4.1 시행)

2016 1,964,414 2,061,926 379,673 361,069 14,457 4,147

2017 2,131,013 2,277,690 443,639 423,013 15,491 5,135

2018 2,279,802 2,547,702 459,805 437,831 17,801 4,173

2019 2,556,304 2,558,045 577,093 542,297 29,421 3,838

2020 2,403,374 2,469,872 503,221 463,160 33,210 6,851

2021 2,701,842 2,964,450 591,699 529,194 52,153 8,853

2022 3,519,217 3,522,750 810,449 725,920 75,677 8,648

2023 3,579,676 675,297 615,823 49,677 9,866

2024 3,216,136 667,593 616,948 41,098 9,547

 ※ 2023년까지는 최종교부액, 2024년은 당초예산 기준임

    <표 2> 보통교부세 조정률 추이 (단위 : %, 억원)

  ※ 2 0 2 4 년  조정률 : 보통교부세 재원을 재정부족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자치

단체 재정부족액에 대한 충족률 

(조정률) =
보통교부세 총액 578,196억원*

󰠏󰠏󰠏󰠏󰠏󰠏󰠏󰠏󰠏󰠏󰠏󰠏󰠏󰠏󰠏󰠏󰠏󰠏󰠏󰠏󰠏󰠏󰠏󰠏󰠏󰠏󰠏󰠏
재정부족액 총액 770,767억원

= 0 .7 5 0

    * 불교부단체 분권보전분(2,291억원) 및 제주도 3%(17,952억원)는 조정률 산정 시 제외

▸연도별 조정률
 (부족액 충족률)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0.897 0.941 0.915 0.864 0.836 0.739 0.860 0.816 0.750

부족액 (조원) 3.7 3.6 3.8 7.2 8.8 12.6 8.6 14.5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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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자치구 재정지표 및 재정 현황

□ 주요 재정지표 현황

 ❍ 자치구의 주요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 비율, 

자체사업비중은 시･군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임

<표 1>  기초지방정부 주요 재정지표 

(2024년 예산 일반회계 기준, 단위: %)

구분
전국 평균

시 군 자치구

재정자립도 26.8 12.2 22.1

재정자주도 55.2 57.4 37.0

사회복지비율 40.3 24.9 61.5

자체사업비중 28.8 28.3 16.9

     ※ 자치구 복지비 최고 부산 북구 75.2%.

□ 재정 현황

 ❍ (영세한 자치구 세목) 자치구의 세목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2개뿐이며, 

특․광역시 VS 자치구 세수배분이 약 8.5 : 1.5 수준임

 ❍ (재정 자율성 제약) 자치구에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지 않고 있어 

동일한 기초단체인 시․군과 비교할 때 재정 자율성 제약 심화

 ❍ (과도한 사회복지비) 사회복지 재정수요* 급증으로 자치구의 재정난**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지원강화, 아동양육 수당 확대 

지원 및 부모 급여 도입 등 

     ** 자치구 복지비 추이 : 20년 57.6%, 21년 57.9%, 22년 57.2%, 23년 58.7%, 24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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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지방소비세 신설 

□ 현황

 ❍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기초분 지방소비세는 광역과 기초간 60% 대 40%의 

비율로 시군구 기초정부에 직접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표 1>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단위: 조원)

지방재정 부담 (3.1)
지방재정 확충(①+②+③) +5.3

지방세 확충(①) +4.1

①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 (2.3)
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4.3%p↑) +4.1

 ② 지역소멸대응 특별교부금 도입 +1.0

②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 (0.8)  ③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핀셋지원 +0.2

   ⇒ 순확충 총 2.2조(5.3-3.1) 규모 (※국고보조 지원 0.2 범위 논의)

□ 필요성

 ❍ (독립적 조세체계 구축) 기초정부의 세입이 지방세인 자주재원으로 구성

되므로 기초정부 세입권한에 맞는 독립성 보장

 ❍ (광역-기초 갈등 예방) 기초지방소비세를 신설, 광역과 공동세 형태로 

운영하여 국세의 지방이양 등 재원배분시 광역과 기초간 갈등을 예방

□ 공약과제

 ① (신설) 기초지방소비세 제도의 도입

  - 현행 광역시 세목인 지방소비세를 광역지방소비세와 기초지방소비세

(시, 군, 자치구)로 분할하여 재구조화 

 ② (재원) 현행 지방소비세율 25.3% 중 3%-5% 수준을 (약2.1-3.5조원 규모)를 

기초지방소비세로 신설 (22년 부가가치세 결산기준)

  - (예) 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기초분 지방소비세를 대상으로 

시․군․자치구 기초지방소비세 도입 

※ 세원 예시 

     ① 1단계 재정분권 균특이양 보전분 0.8조원 (조정교부금 보전분 0.8조원) 

   + ② 2단계 재정분권 4.1조원의 40%  1.64조원 = 2.44조원 (또는 3.24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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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집중형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 현황

 ❍ 국고보조금은 2019년 53.6조원에서 2024년 80.5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세출의 

37.6%로 지방재정 압박 초래 및 자율성을 제약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

 ❍ 같은 기간 지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5.8%로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

사업비 총액 증가율은 7.5%로 지방예산 증가율보다 높음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액은 2019년 26.5조원에서 2024년 34.5조원

으로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높이고 있음 (<표 1> 참조)

 

연  도
세출
(A)

국고보조사업비 세출비중
(B/A)계 (B) 국고보조금 지방부담금

2019 231.0 80.1 53.6 26.5 34.7
2020 252.2 86.7 58.1 28.6 34.4
2021 259.3 97.5 66.7 30.8 37.6
2022 285 104 70.7 33.3 36.5
2023 301 108.7 75.4 33.3 36.1
2024 306 115 80.5 34.5 37.6

연평균증가율 5.8 7.5 8.5 5.4 -

                    <표 1> 국고보조사업 추이   (단위 : 조원, %, 통합재정기준)

□ 필요성

 ❍ (재정자율성 강화) 지방비 의무지출 국고보조금의 증가는 지방의 자체

재원을 매칭비용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함

 ❍ (기준보조율의 합리적 개편) 보조금관리법상 기준보조율 규정 사업은 

122개에 불과하며, 보조율 일관성 및 임의적인 보조율 결정 빈발

 ❍ (수직적 감독) 국고보조금은 세부 사업별 이행과제를 수직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어 지역의 사업 혁신을 저해하고 재정 비효율성 심화

□ 공약과제

 ① (포괄보조금 도입) 유사한 성격의 소규모 보조사업을 통합･운영하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성과 책임성 강화

    ※ 예) 체육진흥 포괄 보조, 사회경제진흥 포괄 보조, 다문화 지원 포괄 보조 등

 ② (보조률의 법적 지위 강화) 법정기준 보조율 법률화, 중앙의 임의적 

기준보조율 변경 방지 등 

 ③ (중앙-지방 연계 활성화) 중앙･지방 공동으로 보조사업 일몰제 운영, 

주민 중심 성과공시 및 사업실명제 도입 (중앙-지방 성과책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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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확대 및 제도 개선  

□ 현황

 ❍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 1조원

(기초 75%, 광역 25%), 10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 및 지원

 ❍ 다년간 안정적 재원확보 및 중점사업 발굴을 위해 평가등급은 줄이되 

최소 배분액 상향 및 우수 지자체 집중지원 방식으로 운영

 

< ’24년 기준 > < ‘25년 기준 >

등급 지역 수 배분액 등급 지역 수 배분액
(1) (2) (3) (4) (5) (6)

S 4 144억
우수 8 160억

A 14 112억

B 26 80억
양호 81 72억

C 45 64억

   ※ 관심지역(18개)도 감소지역과 유사한 비율로 우수 2개 40억, 양호 16개 18억 지원

□ 필요성

 ❍ (정책 성과 제고) 기금 1조 원을 약 118개 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액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정책 성과 제고 한계 극복

 ❍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신규사업 발굴시 투자계획 수립 기간이 짧아서  

행정절차 이행으로 시의성 있는 대응이 어려워 이를 해소할 필요

 ❍ (역차별 방지) 2024년 기금배분시 S등급과 C등급이 80억 원 차이가 발생

하고 있으며, 2025년 양호와 우수간 차이는 88억 원 격차

   - 투자 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가 더 불리한 역차별 효과가 발생 가능

□ 공약과제

 ① (재원의 획기적 확대) 1조 원 재원을 5조 원으로 상향 및 유효기간 폐지

   - 재원예시 : 정부출연금 매년 단계적 인상 (2026년 2조원 … 2029년 5조원)

 ② (용도 자율성 제고)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재정

지원사업으로 용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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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연고산업 활성화 지원

□ 현황

 ❍ 인구와 일자리, 성장산업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장률과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

    ※ 수도권의 전국 경제성장 기여율 : ′15년 이전 51.6% → ′15년 이후 70.1% (한국은행, 2022)

    ※ 수도권 GRDP 비율 : 2000년 48.41% → 2015년 50.11% → 2022년 52.53%

 ❍ (광역 내 기초 간 불균형 심화) 지역산업 정책은 광역 중심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광역 내 기초 간 불균형 해소에 한계

□ 필요성

 ❍ (지역 연고산업 지원 강화) 시군구 소재 중소기업 연고산업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이탈 방지 및 재정·인프라 등 전방위적 지원 강화 요청 

 ❍ (지역 중소기업 육성 정책 강화)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생활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시군구 고유 지역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 정책 확대 필요 

 ❍ (기존 정책의 규모 및 효과 제고) 인구감소(관심)지역 경제활성화 목적

정책도 지원 규모나 기간이 매우 제한적으로 개선 절실 

    ※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 부처의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협업프로젝트 중

 ❍ (지역 중소기업 위기 극복) 산업생태계의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 정책 

부족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취약성 심화

□ 공약과제

 ① 지역 연고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제도화 건의

   -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기금 설립,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1의3 지역 연고산업 항목 신설

 ② 인구감소지역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 체계 구축 및 지원

   - 중기부, 행안부 등 중앙, 산하 유관기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또는 TF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건의

   ※ 예 : 초광역권 협업,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조기업 육성,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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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개편

□ 현황

  ❍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

으로 2023.1.1.부터 시행, 2024.2.1부터 일부 미흡한 부분 보완․개선

    ※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24.2.1.) :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 완화, 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 

  ❍ 고향사랑기부금은 23년 대비 24년 35% 증가(23년 650억→24년 879억) 

하였으나, 규제는 풀고 기부는 넓히도록 지속적 개선 필요

□ 필요성 

 ❍ (참여 유인 확대) 10만 원까지 전액(100%) 세액공제 및 10만 원 초과

분은 16.5% 공제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향 조정 필요

    ※ 일본: 기부 한도가 없고, 기부자 부담액 2000엔(약 2만원) 초과는 전액 세액공제

 ❍ (사용 목적 다양화) 기금 모집 비용(15%)외 법에 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

할 수 있는 용도를 탄력적으로 확대(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 제2항)

   - 대부분 주민 복리에 활용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부족

    ※ 현행 법상 기부금을 재난의연금으로 사용이 제한되나 일본의 경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고향 납세에 대한 국민적 호응을 끌어내는 기폭제가 됨.

 ❍ (법인 기부 허용) 법인의 지역 기여와 사회공헌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

에도 법인의 기부는 불가하여 이를 법인까지 확대해야 함

□ 공약과제

 ① 세액공제액 확대 적용 : 현행 10만 원 → 50만 원으로 확대

 ② 기금사업 확대 : 지역발전 등의 재원에 활용하도록 확대

    ※ 일본: 지역 주민복리 증진 외에 지역산업 증진, 관광·교육·정주 촉진 등 다양한 

지역발전 용도로 활용

 ③ 법인 기부제 도입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재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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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우수인력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 현황

 ❍ 지방의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전문 우수인력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

    ※ 대구권 7개 대학 외국인 유학생 수 5,500명(2022년)→12,072명(2025년) 증가

    ※ 외국인 전문인력(E-7비자)이 6만명을 넘은 반면, 취업률은 전체 외국인취업자의 5%에 불과

 ❍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제조업과 농‧수‧축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이 심각하여 외국인 우수 인력의 지역경제 참여를 원함

□ 필요성

 ❍ (취업가능 업종 확대)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가능업종 제약으로 지방도시

에서의 취업이 사실상 어려움 ※ 음식점, 면세점 판매보조 등 단순노무에 한정 

 ❍ (취업시간 완화) 유학생 취업 가능 시간이 최대 주 30시간 이내로 제한

되어 학비와 기본 체재비 등 충당에 부담

 ❍ (전문인력 비자요건 개선) 전문인력 비자(E-7)의 소득기준(지방중기의 경우 

약 35백만원) 등 요건이 엄격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외국인 인재 유치 어려움

 ❍ (외국인 취업정보 제공) 외국인 채용기업의 정보 부족, 특히 지방에서의 

취업정보 접근 난이성 등으로 외국인 인력의 취업 및 지역정착 어려움

□ 공약과제 

 ① (취업허용업종 확대) 일정 교육(안전교육 등) 이수한 유학생에게 단순노무 

외의 제조업 등 취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업종범위 확대 

 ② (취업시간 제한 완화) 시간제 취업시간 제한에 5시간 추가시간 부여

 ③ (비자요건 개선) 국내대학 졸업 유학생에 대한 경력 등 비자요건 완화, 외국 

전문 인력의 지방소재 중소기업 취업비자의 소득 요건 완화 등

 ④ (외국인 취업지원체계 구축) 외국인 전문인력의 입학과 교육, 취업정보 공유, 

취업(창업) 연계 및 지역사회 정착을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도입



 Ⅳ. 자율과 협력기반의 사회복지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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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보통합 추진 방안 재검토

□ 현황

 ❍ 국정과제로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추진 (24.10.30)

 ❍ 국회 교육위원회에 유보통합 3법 개정안 제출(24.10.30) 및 계류 중

  - 3법 :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중앙단위 사무는 교육부로 통합 완료 : 2024.6.27.

 ❍ 기초정부 의견수렴시 재원, 인력부담 반대(24.11.7, 113개),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유보통합 재원 대책 공동성명서 발표 및 제출(24.11.21)

□ 필요성

 ❍ (사무와 재정 부담의 일치) 유보통합으로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일원화

되므므로 시군구가 계속 소요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

   - 총 지방비 : 5.2조원 규모 (국고사업 약 3.2조원, 자체사업 약 2조원)

   - 기초 부담분 : 2.4조원 규모 (국고사업 1.1조원, 자체사업 1.3조원)

 ❍ (현장 혼란 최소화) 유보통합 추진시 시군구의 형식적 의견 수렴 후 법안을 

발의하였고 향후, 인력 확보, 안정적 재원 마련 등에 많은 논란이 예상

□ 공약과제

 ① (실행 방안 재검토) 현행 유보통합 실행 방안의 원점 재검토 및 통합․조정 

기능을 가진 기관(국조실, 국가교육위 등) 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 논의 선행

 ② (중장기적 접근) 각 이해관계 기관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중장기적 접근 필요 

 ③ (국고 지원)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재정은 전액 국고 지원 

 ④ (선 지원 제시) 중앙의 재정, 인력, 사무 先지원 제시, 後 지방정부의 

지원 수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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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통합 시행의 국가 책임성 강화

□ 현황

 ❍ 노인이나 장애인 등 타인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받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24. 2. 29)

 ❍ 현재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진행(2023~2025, 100개 시군) 중이며, 

2026.3.27. 시행 예정임

□ 필요성

 ❍ 동 법 제정에 따라 기초단체는 매년 통합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및 복지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

 □ 돌봄 통합 복지서비스(주거, 보건의료, 복지돌봄) 주요 사업

   ▲ (주    거) 케어안심주택, 자립체험주택, 주택개조, 거주시설 전환 등

   ▲ (보건의료) 방문 건강관리, 방문의료, 방문약료, 만성질환 관리 등

   ▲ (복지돌봄) 재가 장기요양, 재가돌봄서비스, 스마트기술 적용 등

 ❍ 차질없는 돌봄통합 조기 정착을 위한 시군구 차원의 전담 조직과 인력 

확대가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필요

    ※ 통합지원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지원 등을 포괄함

□ 공약과제

 ① (국비 지원) 돌봄통합 운영 예산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비 지원

  - 통합돌봄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 국비 지원

    ※ 돌봄통합지원은 국가사무로 국비 지원이 필요

 ② (인력 확대) 기준인건비에 돌봄통합 조직 및 인력 확대 반영

   ※ 통합지원 사무의 국가-광역-기초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동법 시행령 제정시 기초

정부의 의견 청취 및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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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권적『사회보장위원회』운영 개선

□ 현황

 ❍ 사회보장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

보장위원회를 둠(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증진 기본계획,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  

국가와 자치단체간 역할 및 비용 분담 등을 심의 조정 
   ※ 사회보장 신설․변경협의제도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 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 1명, 부위원장 3명 및 부처 장관을 포함하여 정부

위원 15명, 민간위원 15명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

    - 실무위원회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5명 / 전문위원회 15인 이내

□ 필요성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 과정에 기초지방정부 대표를 참여시켜 사회

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 

 ❍ 자체 재원 사업에 대한 과도한 제약, 심의 기준 일관성 결여, 저출산·고령화 

대응 제약 불식을 위해 합리적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 운영

    ※ ○○도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 저출생 지원 대책, □□구 탈모치료 지원 등

□ 공약과제  

 ① (시군구 대표자의 위원 참여)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기초지방정부 대표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자 1명 또는 협의회가 추천하는 민간위원 1명 추가

 ②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에도 시군구 대표자 및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1명 각각 추가

 ③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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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

□ 현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등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축·증축·개축하는 공공건물과 공중 이용시설

 ❍ 인증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11개소 (수도권 10, 전남1)

 ❍ 인증절차는 예비인증과 본 인증으로 구분

   - (예비인증) 개별시설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계획 적정성 평가

   - (본 인증) 개별시설의 준공 후 실제 시설물의 적정 반영여부 평가

□ 필요성

 ❍ (인증기관 확대) 인증 의무 대상 시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이 

전국 11개소로 절대 부족하고 인증 기간도 과다 소요 및 지연

   - 인증건수 증가 : (2022년) 2,124건 → (2023년) 2,422건 → (2024년) 2,640건

 ❍ (평가기준 객관성 확보) 인증심사 시 인증기관별, 심사위원별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저하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5.1.1.부로 인증운영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정

되었으나 실시간 인증 관련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공약과제 

 ① (인증기관 확충) 인증 접수 및 처리 지연 예방을 위해 인증기관을 확충

하고 지역의 권역별 거점 인증기관 지정 

 ② (운영 규정, 매뉴얼 마련)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예측가능한 제도운영을 

위해 규정과 매뉴얼 마련

 ③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인증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및 안전한 공동체 재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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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주도의 탄소중립 실현 체계 정비 

□ 현황 

 ❍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발표와 탄소중립 실현의 컨트롤

타워로서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설치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 2021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는 2030년까지 배출정점인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초지방정부 역할 확대

   - 21. 8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결과

보고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등 기초단체의 역할이 보다 확대됨

□ 필요성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수단의 명확화 필요

   - ｢탄소중립기본법｣상 시․군․구는 에너지 정보, 권한,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및 실행 곤란

 ❍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에 따른 감축경로와 목표 재논의 필요

   -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감축 경로에 대한 목표 재설정의 논의 필요

□ 공약과제

 ① (재정지원 및 사무이양) 기초의 탄소중립 역할 및 기능 확대를 위해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지원 및 탄소중립 사무이양

 ②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탄소중립 중앙-지방 협력적 추진체계 및 기초

단위의 상향식 거버넌스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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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전환 자치분권법』제정

□ 배경

 ❍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중앙정부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광역시도에만 일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각종 권한들도 시․도 또는 

에너지공단이 대부분 위임되어 기초정부의 명확한 권한이 없음

 ❍ 특히「지방자치법」제11조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 개발사업은 지방정부 

사무 권한에서 배제

    ※ 원자력 개발 등 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

사무로 되어 있음 

□ 필요성

 ❍ (기초정부의 역할 확대) 탄소중립기본법에 기초정부 역할은 크게 확

대되고,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과 민원 급격히 증가

     ※ 태양광, 풍력발전 설비가 많은 전남에서만 13개 시·군, 39개 읍·면에서 갈등

 ❍ (집권적인 에너지 권한) 중앙집권적 에너지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및 

실질적인 에너지전환 실행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

□ 공약과제

 ① 전기사업 허가 등 각종 중앙정부 에너지권한의 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가칭) 에너지전환 자치분권법’제정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이행, 전기사업 허가, 에너지진단 및 수요관리, 

에너지복지 등의 업무 권한, 예산 및 인력을 기초단체로 권한 이양

 ② 에너지전환을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포함토록‘지방자치법’개정

  -「지방자치법」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지역의 에너지전환에  

관한 사무’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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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형산불 피해지원과 예방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배경

 ❍ 우리나라 국토면적 중 산림이 62.7%이며, 국유림이 26.2%(1,653천ha), 

공유림이 7.7%(483천ha), 사유림이 66.1%(4,162천ha)임

 ❍ 산불대응 체계는 산림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있음

 ❍ 이상기후 영향으로 산불이 점차 대형화, 동시다발화, 피해 대규모화

   ※  평균 산불 면적/ 대형산불 건수 : (’10년대)857ha/ 1.3건→ (’20∼’24)6,720ha/ 4.8건 

       피해액(백만원) : ´16년 15,721 → 20년 158,141 → ´23년 285,429 – 산림청 통계연보

   ※  ´25.3월 경남북 대형산불 : 인명 75명, 주택 3,397개소, 농업시설 2,114개소, 국가유산 30건 전소(3.31 기준)

 ❍ 산림 인접 건축물 증가, 요양원 등 다중밀집 시설에 대한 위협 가중

□ 필요성

 ❍ (복구 대책 전면 재검토) 이재민, 영농, 양식업 등 피해와 실제 지원

기준의 괴리가 크므로 현실적인 기준 마련 필요 (반파 주택 : 60% 융자)

 ❍ (산림정책 대전환) 산불 지휘체계 일원화, 방화선 조성, 화재 저항성 수종 

식재, 입산 관리 강화 등의 산림정책 대전환의 계기 마련

 ❍ (산불 광역화 대응) 산불 광역화에 따른 사무체계 이원화 및 장비 확충･운영 

국비 지원 필요 (야간 산불 대응 장비, 초대형 소방헬기 및 임차 헬기 확충) 

□ 공약과제 

□ 대형산불 피해지원과 예방에 관한 특별법 제정

 ① 신속한 일상회복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및 체계 구축

   - 재난관리기금 사용 독려 및 지방세 면세 등 지방재정·세제상 지원 

   - 주택단지 조성, 산불피해 지역 집중 투자․지원, 문화재 보호

   - 산불초기대응 역량강화(헬기, 야간 장비 등), 구호지원체계 구축

 ② 산림청과 소방청 산불대응 관리체계 조정 및 인력 전문성 강화

   - 산림청과 소방청 산불대응 관리체계 업무범위 조정

   - 산불진화대의 인력 고령화와 전문성 부족 등 문제 해결

 ③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대응 역량 강화

   - 드론, 로봇 등 첨단장비를 활용, 인력 투입 중심 진화 방식 한계 보완

   - 산불을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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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방중심의 중대재해대응 제도 보완

□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

책임자에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법인은 50억원이하) 부과

 ❍ 재해‧재난 빈도 증가, 피해 대규모화, 다양한 발생 원인 등은 지역 중소기업과 

자치단체의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을 가중

□ 필요성

 ❍ (지역 중소기업 부담 경감)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중소기업 부담 증대

  - 대다수 지방 중소기업은 중대재해 대응 인건비 부담 및 인력 충원 애로, 

안전 비용 투자 부담 등 안전 경영 노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예방 중심 전환)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자치단체장의 안전보건

관리대책 추진의 소극적 대응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예방중심으로 전환 필요

  - 중대시민재해(공중시설관리 결함에 따른 인명피해)는 물론, 중대산업재해

(예: 재난대응 공무원의 사망)로도 처벌 가능 → 안정적 직무수행에 지장

   ※ 인명피해에 따른 처벌 위험성 때문에, 자치단체가 재해·재난 발생 현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공약과제

 ① (지방 중소기업 안전 경영 지원 강화) 지방 중소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비투자와 인력 채용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

 ② (중대재해 사전 예방체계 구축) 자치단체의 중대재해 부담 경감과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안전점검시스템 구축, ‘인증제’도입 및 중대재해보험 확대

 ③ (처벌 대상 범위 조정) 장기적으로는 ‘경영책임자’등 처벌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개정 추진

   ※ 산불 등 재난 발생시, 자치단체장 처벌에 대한 예외적 감면 규정 등 추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National Association of Mayors in Korea

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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